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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 since the UN Summit agreed on the MDGs in 2000, OECD/DAC member 
countries have taken poverty reduction as the main goal of their aid. To achieve this goal, 
all donors and recipient countries agreed on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in 
2005. To monitor and evaluate the progress in the targets of the Declaration, all donors and 
recipients got together periodically, and the 2011 conference was held in Busan, Korea. As 
part of this effort,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extent to which DAC donors have allocated 
their aid to achieve the MDGs during the latest millennium era: 2005-2009. In addition, to 
compare the aid allocation performance between DAC members and non-DAC emerging 
donors, this paper also assesses the aid allocation performance of Korea (KOICA) for the 
same period. The analysis of this paper shows evidence contrary to the recent literature 
findings that donors tended to select, as their aid recipients, those countries that warranted 
more aid on account of their acute development needs, and good policies and institutio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cent literature and this paper is attributed to the different 
sample periods and/or the weaknesses of the estimation models and methods adopted in the 
literature. This paper shows why a different estimation method is adopted and why its 
estimation  results are more reliable and convincing. This paper also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DAC and non-DAC donors in the aid allocation performance by analyzing aid 
allocations by the representative aid agency of Korea (KOICA), and recommends some 
policy measures to be taken by both DAC and non-DAC donors. 
2000년의 UN 세계정상회의에서 새천년
개발목표(MDG)가 합의된 후 OECD/DAC 
공여국은 빈곤퇴치를 원조의 주된 목적으
로 삼아왔다. 이러한 목적을 더욱 효과적
으로 달성하기 위해 원조공여국과 수원국
은 2005년에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에 
합의하고 그 실천과정과 달성 정도를 격
년마다 점검하고 평가해 왔다. 그 점검․
평가를 위한 2011년 고위급 세계개발원조
총회가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본 논문은 DAC 회원국이 과연 어느 
정도 이러한 빈곤퇴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조배분정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2005~09년 자
료를 이용하여 분석․평가한다. 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DAC 비회원국의 원조배분 
정책과 실적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한국
이 DAC에 가입하기 전인 2005~09년 기
간의 원조배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DAC 
회원국 평균과 비회원국 간의 차이를 분
석․평가하고 정책적 의미를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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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논문의 목적은 2000년에 들어와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가 합의․실시된 후에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개도국에 배분할 때에 
MDG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분정책을 수
립하고 실천해 왔는가를 분석․확인하는 
것이다. 또 한국이 2010년에 DAC의 24번
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전에 과연 DAC 
회원국과는 다른 원조배분정책을 채택하
고 있었는지와, DAC에 가입한 후에 원조
배분방식이 기존 DAC 회원국과 같은 방
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확인
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원조를 실시한 이후, 
공적개발원조는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이상할 정도로 매 10년마다 변화를 거듭
해 왔다. 1945년 이후 1950년대까지는 
미․소로 대표되는 냉전 속에서 유럽 여
러 나라들과 일본의 전후 복구에 주안점
을 두고 원조를 수행해 왔으며, 주로 경
제 인프라의 재건을 통한 경제 전체의 성
장에 주력해 왔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는 유럽의 선진국들이 경제를 회복하자, 
선진국 간의 무역을 통하여 성장하기에
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
존의 OEEC를 OECD로 확대․개편하여, 
원조의 초점을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무
역으로 옮겨왔다. 그러나 원조의 주된 내
용은 여전히 경제 인프라의 건설을 통한 
경제 전체의 성장이었다. 1970년대에는 
경제 인프라의 건설을 통한 개도국의 발
전이 미진하다는 것과, 두 차례에 걸친 
석유가격파동을 거치면서 선진국과 개도
국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개도국 내에
서 빈곤과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인
식하고, 개도국에서 개개인의 복지를 향
상시킬 수 있는 농촌개발과 사회 인프라
의 개발로 원조의 초점을 옮겨갔다. 그러
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많은 개도국이 
부채위기를 겪게 되자, 다자원조는 물론 
양자원조도 부채위기에서 개도국을 구제
하고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
하여 원조의 초점을 부채위기가 심한 국
가의 경제정책과 제도의 구조조정에 두
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동독
과 소련연방의 붕괴와 함께 동구와 중앙
아시아 국가에 대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원조의 초점을 두게 되었다. 또 
아시아에서 외환․금융 위기가 발발하고, 
그 위기가 러시아와 중남미로 확산되자, 
이들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과 구조조정
으로 원조의 초점을 옮겨갔다.
그러나 2000년에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원조의 초점은 다시 변화하였다. 석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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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부채위기, 금융위기 등의 악재가 겹
치면서 국가 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져 
왔고, 개도국 내에서도 빈부의 격차는 더 
증대해 왔다. 더욱이 1980년대부터 시작
된 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세계화의 물결
은 이러한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를 촉진
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에 OECD는 새
천년의 정책(Shaping the 21st Century)이
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선진국은 개도국
의 빈곤을 대폭 감소시키기 위한 원조정
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게 되었다. 
드디어 2000년 뉴욕의 UN 세계정상회의
에서 경제적․사회적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DG)에 합의하게 
되었다. 2002년에는 멕시코의 몬테레이
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
진국이 원조규모를 증대해야 한다고 합
의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0년대의 원조
의 초점은 빈곤감소로 옮겨가게 되었다.
21세기 원조의 주안점이 개도국의 빈
곤감소에 있다면, 원조공여국인 DAC의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 공여국들도 과연 
빈곤감소라는 MDG의 대명제에 맞추어
서 원조를 배분해 왔는가라는 의문이 제
기된다. 
이론적으로는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
가 개도국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통
하여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원조배분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첫째, 
선진국의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 
즉 소득수준이 낮은 개도국이나 빈곤율
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도국에 집중적으
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선진국
의 원조는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 
중에서도 원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국가에 집중적으로 배분되어
야 할 것이다. 모든 원조공여국들이 
MDG의 달성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론
적으로나 정책적으로는 위의 두 원칙을 
다 수용하는 것으로 선언해 왔다(매년의 
OECD Journal on Development: Development 
Cooperation(OECD[2005~10]). 그렇다면 과
연 이들 원조공여국이 이러한 이론적․정
책적 원칙을 실제로 얼마나 충실하게 실
행해 오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확인할 필
요가 있다. 
더욱이 DAC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
에 현실적으로 원조의 배분에 차이가 있
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가 DAC 회원국의 전체 원
조에 비해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이다. 비회원국의 원조는 DAC 회원국 원
조의 10%를 상회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
수치는 구하기 어렵지만, 중국의 원조 하
나만도 DAC 회원국 원조의 2%에 육박한
다고 추정되고 있다(Nam[2009]; Lancaster 
[2007]). 
원조배분정책의 실적이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론적인 정책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괴리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
을 수 있다. 첫째, 원조배분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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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전통적으로 수원국과 학자들은 원
조의 배분이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개
발보다는 공여국의 국익을 달성하기 위
해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Paul 
[2006]; Lancaster[2007]; OECD[2009]). 따
라서 이론적인 배분정책과 현실적인 실
적 사이에 괴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1980년대와 2000년대 초 사이
의 데이터를 사용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원조의 배분정책에 변화가 생겨서 공여
국은 특정한 성격을 가진 수원국을 더 
선호(selectivity)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Berthelemy and Tichit[2004]; 
Dollar and Levin[2006]; Bandyopadhyay 
and Wall[2007]; Claessens et al.[2007]). 
즉, 이론적인 원조배분정책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또 다른 
실증적 연구는 이러한 선호 경향을 지속
적으로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Easterly[2007]; Easterly and Pfutze[2008]). 
따라서 최근의 추세를 실증적으로 분
석․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거의 연구는 분석의 방법론상
에 문제가 있었다. 과거의 연구는 원조가 
순전히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개발을 
유일한 목적으로 한다는 가정하에서 분
석하였기 때문에 이론과 현실 사이에 괴
리가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너무 
제한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즉, 원조는 수
원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공여국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도 아니다. 원조는 수원국과 
공여국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
는 양면성이 있다(Maizels and Nissanke 
[1984]; Nissanke[2010]). 따라서 이러한 수
원국과 공여국의 이해라는 양면성을 다 
포괄하는 분석의 틀을 사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 
원조의 실제적인 배분이 문제가 되는 
세 번째 이유는 2005년에 세계적으로 합
의된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 때문이
다. 이 선언은 다섯 개의 원조정책을 포
함하고 있다. 즉, 수원국의 주인의식
(ownership), 공여국의 원조와 수원국의 
개발전략과의 일치성(alignment), 공여국 
간의 원조의 조화(harmonization), 성과에 
기반한 원조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및 수원국과 공여국의 상호책임의식
(mutual accountability)이다. 이러한 원칙
이 지켜지고 있는가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행동계획을 논의하
기 위하여, 고위급회의가 2년마다 열리고 
있는데, 4차 회의가 2011년 11월 부산에
서 개최되었다. 많은 수원국과 개도국은 
이러한 파리선언의 원칙이 지켜지면, 원
조가 효과적인 개발성과를 가져올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급회의는 파리선언의 대전
제가 되는 원조의 배분정책을 동시에 점
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원조의 배분이 
위의 두 이론적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
면, 파리선언의 내용만으로는 원조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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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파리
선언의 문제점은, 원조가 개도국에 적절
히 배분되었는지의 여부는 논의하지 않
고, 원조가 일단 개도국별로 이상적으로 
배분되었다고 가정하고, 그 원조를 어떻
게 사용해야 효과적인가를 논의할 뿐이라
는 데 있다. 따라서 파리선언의 실천 이전
에 제한된 원조자원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원국에 적
절히 배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릴 실
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원조의 실제적인 배분이 문제가 되는 
네 번째 이유는 DAC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원조배분정책과 현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선언
된 정책상으로는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
이에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모두 다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통하여 
MDG의 핵심인 빈곤을 타파한다는 정책
에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DAC 비
회원국인 신흥 원조국은 원조라고 표방
하지 않고, 남-남 경제협력이라고 한다
(OECD[2009]).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두 
집단이 원조배분의 실적에서도 같은 추
세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분석․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두 집단 사이에 원조
배분의 실적이 다르다면,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두 집단 사이에 원조배분
정책의 조율이 필요하다. 신흥 원조공여
국과 DAC 회원국의 대표가 다 같이 참
석하는 G-20 정상회의나 다른 국제적인 
장치를 통하여 원조배분정책의 조정․통
합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DAC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원조배분정책
에서도 DAC에 근접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도 현재까지의 원
조배분 정책과 실적을 분석․확인할 필
요가 있다. 또 DAC 비회원국이면서도 원
조공여국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미 개발정책에 대
해 합의하였기 때문에(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http://www. 
g20.utoronto.ca/2010/g20seoul-consensus. 
pdf), 이러한 개발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도 한국은 원조배분정책의 통합을 유도
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원조는 개발정책의 일환이기 때문
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
에서는 원조배분에 관한 기존의 문헌을 
회고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연구의 문제
점을 확인하고, 제Ⅲ장에서는 이러한 기
존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
운 분석방법론과 자료를 서술하고, 제Ⅳ
장에서는 새로운 분석․측정 방법에 따
라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서술한다. 제Ⅴ
장에서는 분석 결과에 기반을 두고 결론
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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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연구
공적개발원조의 배분에 관한 과거의 연
구들은 대개 다음의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수원국 필요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공여국 이익모델이다(McKinlay 
and Little[1979]; Bandyopadhyay and Wall 
[2007]). 수원국 필요모델은 원조의 목적
이 수원국의 자원 부족을 보완해 주기 위
한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
여 공여국 이익모델은 원조의 목적이 공
여국의 정치적․안보적 이익과 투자와 
교역 등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Maizels and 
Nissanke[1984]). 이들의 연구는 다자원조
(multilateral ODA)가 수원국 필요모델을 
잘 반영하는 반면에 양자 간 원조(bilateral 
ODA)는 공여국의 이익모델을 잘 반영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타파가 원조
의 목적으로 강조됨에 따라서 공여국은 
점차 원조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강조하
게 되었다. 원조를 통한 공여국의 이익은 
정치․안보 등 전략적 이익과 투자와 교
역을 통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타파
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과시하고자 하였
다. 예를 들면 World Bank(1998) 또는 
Burnside and Dollar(2000, 2004)의 연구는 
원조가 모든 수원국에서 경제성장과 빈
곤감소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
만, 건전한 정책과 제도가 존재하는 개도
국에서는 경제성장이라는 원조효과를 가
져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수원
국에 대한 원조의 배분에서도 수원국의 
빈곤수준뿐만 아니라, 건전한 정책과 제
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특히 Collier and Dollar 
(2002, 2004)는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연
구 결과에 기초하여 원조배분이론을 수
립하였다. 즉, 각 공여국들이 빈곤퇴치라
는 수원국의 필요와 원조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이론적으로 가장 적합하게 
원조총액을 배분할 수 있는 최적합 원조
배분모델(optimal aid allocation model)을 
구축하였다. 이 모델에 의하면, 주어진 
빈곤감소의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poverty reduction)하에서 원조는 수원
국의 빈곤율과 정책건전성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하고, 일인당 소득수준에 반비
례하여 배분하면 빈곤감소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학자들 사이에서 건전한 정책과 제도
가 경제개발이라는 일반적 목적을 위해
서는 물론이고, 원조의 효과성이라는 특
정 목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이 강
조됨에 따라(Boone[1996]; World Bank 
[2002]; Dollar and Kraay[2001]; Collier and 
Dollar[2002, 2004]; Kosack[2003]), 원조의 
배분에 관한 점차 더 많은 연구가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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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과 정부의 효과성을 제도의 일환
으로서 수원국 필요모델에 포함하게 되
었다(Neumayer[2003]). 따라서 원조의 배
분은 정치적 시민권이 신장되고 정부의 
효과성이 높은 빈곤개도국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원조가 실제로 공여국의 이익
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수원국의 필요를 
반영하는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결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로 원조의 
배분이 영아사망률 감소와 시민권의 신
장이라는 수원국의 필요는 반영하지만, 
일인당 소득수준의 차이라는 수원국의 
필요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가 하면(Trumbull and Wall[1994]),  
반면에 영아사망률 감소나 시민권의 신
장이라는 수원국의 필요는 반영하지 않
고, 다만 일인당 소득수준의 차이라는 수
원국의 필요는 반영한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다(Wall[1995]). 
또 공여국의 이익을 더욱 분명하게 반
영하기 위하여 교역개방이나 식민지 관
계, 유엔에서의 호의적인 투표 행태 등의 
변수를 원조배분의 실제 모델에 적용한 
연구도 있다. 그 결과 개도국에 대한 원
조의 배분이 수원국의 소득수준 차이나 
민주화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을 뿐만 아
니라, 공여국의 정치적․전략적 고려와
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공여국들은 종전에 식민지였던 개도
국에 더 많이 원조를 배분하였다(Alesina 
and Dollar[2000]). 또 다른 연구는 부패가 
만연한 정부가 깨끗한 정부보다 반드시 
원조를 적게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도 실증적으로 발견하여 간접적으로 공
여국의 이익추구 현실을 증명하였다
(Alesina and Weder[2002]). 더욱 최근의 
연구는 1990년대 초에 냉전이 종식될 때
까지는 수원국의 경제개발 필요를 고려
하여 원조를 배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
여국의 정치적․전략적 고려에 의해 주
로 배정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Claessens 
et al.[2007]).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실증적 연구들
은 원조가 정책과 제도가 우수한 개도국 
및 빈곤율이 높은 개도국에 점차 집중되
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Dollar 
and Levin(2004)의 연구를 시작으로  
Berthelemy and Tichit(2004), Berthelemy 
(2006), Sundburg and Gelb(2006)과 
Claessens et al.(2007) 등은 최근에 들어서 
공여국은 점차 특정한 개도국을 선호한
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래, 특히 1990년대 말기에 들어
오면서, 양자 간 원조는 수원국의 경제적 
필요와 정책과 제도의 건전성에 더 주안
점을 두고 배정되어 왔으며, 수원국의 부
채규모나 인구규모 및 식민지 관계를 등
한시하게 되었다”(Claessens et al.[2007]).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모두 전략적․
정치적 기준으로 원조를 배정하던 현상
이 줄어든 이유로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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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급격한 진전을 들고 있고, 공여국이 
원조배분의 기준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도외시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
체적으로 언급이 없다.  
이렇게 공여국이 점차 수원국의 소득
수준과 정책 및 제도의 우수성에 더 민감
하게 반응하면서 원조를 배정하는 추세
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가 많은 반
면, 반대의 연구도 있다(Easterly[2007]; 
Easterly and Pfutze[2008]). 반대의 연구는 
공여국이 수원국의 정책(특히 교역의 개
방정책)에 비례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것
은 1990년대 말에 일시적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고 결
론짓는다. 따라서 공여국이 자신들의 이
해를 도외시하고, 오직 수원국의 필요에 
기초하여 이론상의 원칙과 일치하는 원
조배정을 하는지 여부에 관한 토론은 아
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탈냉전시대의 자료
(1995년, 2000년, 2003년)를 이용하여 원
조배정의 새로운 추세에 관한 논쟁에 종
지부를 찍으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Bandyopadhyay and Wall[2007]). 이 연구
는 탈냉전시대에 들어오면서 DAC 회원
국 전체는 확실히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반비례하고, 영아사망률, 시민권 및 정부
의 효과성에 비례하여 원조를 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견은 원
조가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배
정되는지 아닌지에 관하여 뚜렷한 추세
를 발견하지 못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와 
확연히 다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차이는 측정모델의 차이에 근거한다
고 주장한다. 즉, 자신들의 연구는 수원
국별 고정효과모델(recipient country fixed- 
effects model)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존
의 측정모델보다 우수하다는 것이다. 특
히 국가별 고정효과모델을 사용하면 공
여국의 모든 전략적․정치적 변수들을 
측정모델에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없으
면서도 국가별 특이성에 기인하는 상관
계수의 편파성(heterogeneity bias)을 제거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확실히 Bandyopadhyay and Wall(B-W)
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 비하여 우수한 
측면이 많다. 첫째, 수원국의 고정효과를 
고려하는 분석모델을 쓴 것은 1990년대
의 실증연구(Wall[1995])에 비하면 진일
보한 것이다. 
둘째, 최적합 원조배분이론과 모델에
서 지적된 수원국의 필요를 충실히 반영
하였다. 즉, 수원국의 일인당 소득수준, 
인력개발 필요지표로서의 영아사망률, 
정치적 제도와 정책, 경제적 제도와 정
책, 인구규모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다
만, 빈곤율이 빠져 있는데, 이는 동일한 
기준으로 정의한 빈곤율에 관한 시계열 
자료를 많은 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어려
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에 자
료가 있는 많은 수원국에서 일인당 국민
소득 수준과 빈곤율(heald count poverty 
58     韓國開發硏究 / 2011. Ⅳ
ratio)이 -0.75라는 높은 역상관계수를 보
였기 때문에 일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빈
곤율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가 원조배분에서 정책과 
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한 데 비하여 B-W의 연구는 이들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정책과 제도
는 정치적 제도․정책(시민권 및 참정권
의 신장 등)과 경제적 제도․정책(소유
권, 법의 지배, 거시정책, 개혁정책의 확
립 및 추진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는 이 둘 중 하나만 
포함하여 분석하든지 또는 그 지표가 부
실한 경우가 많았다. 정치적 제도와 정
책 지표를 결여한 경우도 있고(Claessens 
et al.[2007]; Dollar and Levin[2006]), 경제
적 정책과 제도의 지표 대신에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실적(초등학교 취학률, 영
아사망률, 직접투자총액 등)을 지표로 사
용한 경우도 있다(Berthelemy and Tichit 
[2004]). B-W의 연구는 정치적․경제적 
제도와 정책을 모두 잘 포함하는 모형을 
사용하였다.
셋째, Bandyopadhyay and Wall(2007)의 
연구는 수원국에 배분된 원조액과 독립
변수의 관계를 직선으로 보지 않고 일반
화하였다. 즉, 측정모델에서 사용된 독립
된 변수들(일인당 소득수준, 영아사망률, 
인구규모 등)의 제곱을 독립변수로 추가
하였기 때문에 분석의 깊이를 더하였다. 
다른 연구들은 이러한 상관관계를 허용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된 계수에 편파
성이 있을 수 있다(Berthelemy and Tichit 
[2004]; Dollar and Levin[2006]; Claessens 
et al.[2007]).      
그러나 Bandyopadhyay and Wall(2007)
의 연구는 이론상으로나 방법론상으로 
몇 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각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의 원조
배분정책을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변수가 
없고, 각 수원국별로 모든 DAC 회원국의 
원조를 하나로 합하여 관찰하고 분석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Dollar and Levin 
(2004, 2006), Berthelemy and Tichit(2004) 
또는 Claessens et al.(2007)의 연구가 더욱 
신빙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이들의 연구
는 각 수원국에 대한 DAC 회원국의 전
체 원조뿐만 아니라, 각 공여국별로 원조
배분의 실적을 관찰하여 분석하였기 때
문이다. 
둘째, 이 연구는 공여국의 이익을 나타
내는 중요한 변수들을 원조배분의 측정
모델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변
수들(수출입, 특히 에너지 및 광물자원과 
같은 해외 원자재 도입, 해외직접투자 
등)은 탈냉전시대 이후 세계화의 급진전
과 함께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사
실 몇몇 연구들은 20년 내지 30년(1970~ 
2004년)에 걸쳐서 22개 공여국과 140개
에 가까운 수원국의 원조 자료를 이용하
여 분석한 결과, 1990년 이후에는 확실히 
종전의 식민지 관계는 등한시되어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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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반대로 교역상대국에 대한 원조는 증
가해 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Berthelemy 
and Tichit[2004]; Dollar and Levin[2004, 
2006]; Classens et al.[2007]). 그러나 기존
의 연구들도 공여국의 이익을 충분히 반
영하지는 못하였다. 공여국의 이익 중 교
역만 사용하였고(Berthelemy and Tichit 
[2004]; Dollar and Levin[2006]; Claessens 
et al.[2007]),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의 직
접투자(FDI)는 고려하지 않았다. 수원국
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
여 공여국이 원조의 배분을 늘리는 것은 
이론상으로 충분히 성립 가능한 가설이
다. 반대로 해외직접투자가 많은 수원국
에 대한 원조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을 쓸 가능성도 있다. 자본의 이동에
서 해외직접투자가 원조를 대체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여국이 원
조배정에 관한 이론상의 원칙에 따라서 
원조를 배정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분석
에서는 적어도 교역이나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공여국의 이익을 나타내는 변수를 
측정모델에 적극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빠진 원조배분의 주요 요인들로 
인한 측정의 편파성을 과연 고정효과모델
을 사용하여 모두 시정할 수 있는지는 검
증을 요한다. 수원국의 필요만으로 측정
하거나 공여국의 주요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측정은 편파성(bias)을 가질 위험이 
크다.
셋째, 연구에 사용된 기간(1995년, 
2000년, 2003년)의 대부분이 원조의 주된 
목적을 빈곤퇴치에 두기 이전이다. 1990
년대의 원조는 그 목적이 주로 1980년대
의 부채위기 이후의 개도국 경제구조 개
혁과, 계획경제하에 있던 동구-중앙아시
아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및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구제금융에 있
었다. 원조의 목적을 개도국의 빈곤퇴치
로 옮긴 것은 2000년의 MDG 합의 이후
이다. 따라서 원조공여국들이 빈곤퇴치
를 주된 목적으로 한 MDG의 달성을 위
하여 과연 어떤 원조배분정책을 수립하
고 실적을 거두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서는 MDG가 합의된 후 2~3년의 시차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기존
의 다른 연구들도 B-W의 연구와 마찬가
지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조배분에 관한 기존
의 연구가 보여준 이론상 및 방법론상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종합적이면서도 보
다 나은 방법으로 공여국의 원조배분 정
책과 실적을 분석․평가한다. 따라서, 첫
째 수원국의 필요라는 원조목적 이외에, 
공여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분석방법을 채택한다. 탈냉전시대 이후 
세계화의 급진전으로 인해 중요성을 더
해 가는 교역이나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공여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수를 적극
적으로 포함하여 공여국의 원조배분 행
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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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를 나타내는 변수를 각  공여국별
로 구분해서 관찰하며, 모든 공여국을 하
나로 묶어서 관찰하는 방법을 지양한다. 
따라서 각 수원국에 대한 개개의 공여국
의 고유한 원조배분 행태를 직접 반영하
는 공여국별 변수를 분석에 포함한다. 
셋째, 수원국의 개발 필요를 잘 반영하
는 정치적 제도와 정책의 발전 정도를 나
타내는 지표와 경제적 제도와 정책의 발
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동시에 사용
하여, 수원국의 정책과 제도가 원조배분
에서 가지는 역할을 규명한다. 
넷째,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국의 이익
을 나타내는 변수와 원조 간의 관계를 직
선관계로 보지 않고, 비직선관계를 허용
하여 분석한다. 따라서 원조배분에 영향
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제곱을 독립변수
로 추가한다. 
다섯째, 빈곤퇴치를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MDG의 달성에 공여국이 원조
배분을 통하여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를 측정한다. 이를 위하여 2000년에 개도
국과 공여국이 다 함께 합의한 새천년개
발목표인 MD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
차를 감안하여 최근 기간(2005~09년)을 
관찰하여 분석한다. 
Ⅲ. 실증적 모델과 자료
공여국의 원조행태를 측정하는 데 사
용된 일반회귀분석모델(generalized least 
square model with heteroskedasticity)은 다
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Aijt= a0+ bi+ ct+ dj+ fXijt+eijt            (1)
여기에서 
Aijt : 각 수원국(i)이 표집기간(t)에 각 
공여국(j)으로부터 받은 원조의 
실질규모
a0 : 모든 수원국에 공통되는 절편
bi : 표집기간에 걸쳐서 고정된 각 수원
국의 독특한 절편
ct : 표본기간에 걸쳐서 변화하지만 모든 
수원국과 공여국에 공통되는 절편
dj : 표본기간에 걸쳐서 고정된 각 공여
국의 독특한 절편
Xijt: Aijt의 변화를 설명하는 독립변수의 
벡터  
 
종속변수는 수원국의 일인당 원조액이 
아니라 수원국 원조총액으로 정하였다는 
점에서 B-W의 연구와 유사하다. 인구규
모가 원조액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부 기존 연구에서 일인당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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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지만, 이것은 
인구규모를 독립변수로 포함하면 더욱 
이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원조총액을 
종속변수로 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통계상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heteroskedasticity 모델을 이용하여 측정한
다(Berthelemy and Tichit[2004]). 또 수원
국이 실제로 원조를 받은 경우만 분석에 
포함하였고, 원조가 아예 배분되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처리하지도 않고 분석에 
포함하지도 않음으로써 계수측정의 편파
성을 현저히 감소시켰다(Claessens et al. 
[2007]).
위의 측정모델에서는 수원국의 고정효
과(fixed effects)가 ‘0’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즉, 모든 수원국의 절편이 공통
으로 같다는 가정이 아니다. 이 점에서 
위의 측정모델은 Wall(1995)의 모델과 상
이하고 다른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다. 
독립변수는 수원국의 필요를 나타내는 
일인당 소득수준, 영아사망률, 인구규모, 
시민권 수준 및 정부의 효과성 수준을 포
함한다. 특히 정치적 제도․정책의 수준
을 나타내는 시민권 수준과 경제적 제
도․정책의 수준을 나타내는 정부효과성 
변수를 동시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
의 연구와 구별된다. 공여국이 이론적으
로 최적합 원조배분모델에 가깝게 실제
로 원조를 배분한다면 수원국의 일인당 
소득수준의 계수는 부(-)의 가치를 가질 
것이고, 수원국의 필요를 나타내는 다른 
계수는 정(+)의 가치를 가질 것이다. 인
구규모 변수도 정(+)의 가치를 가질 것으
로 기대하는 이유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
라서 빈곤인구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본 연구는 종래의 연구와 달리, 수
원국의 필요를 대변하는 변수 이외에, 새
천년개발목표(MDG)가 합의된 이후의 세
계화시대에서 공여국의 전략적․상업적 
이익을 나타내는 수원국의 대공여국 수
출액(특히 원자재 및 부품의 수출) 및 수
입액과 공여국의 대수원국 직접투자액
(FDI)의 흐름(flow)을 나타내는 변수를 포
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조의 배분이 
수원국의 필요만 고려하여 행해지는지, 
아니면 공여국의 이익도 적극적으로 고
려하여 행해지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공
여국의 이익을 나타내는 수원국의 대공
여국 수출입액이나 직접투자는 모두 정
(+)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위의 측정모델은, 종속
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가 직선모
델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2차회
귀곡선일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고, Trumbul and Wall(1994), 
Bandyopadhyay and Wall(2007)과 유사하
다. 즉, 수원국의 일인당 소득수준, 영아
사망률 및 인구규모 이외에 이들 변수의 
제곱값을 독립변수로 추가한다. 그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이익을 나타내는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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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대공여국 수출입액의 제곱변수와 
공여국의 대수원국 직접투자액의 제곱변
수도 포함한다. 공여국들이 과연 수원국
의 빈곤타파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적으
로 하고 있다면, 이들 제곱변수 중에서 
일인당 소득수준의 제곱변수는 부(-)의 
가치를 가질 것이고, 수원국의 필요를 나
타내는 다른 변수의 제곱은 정(+)의 가치
를 가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인구규모의 
제곱변수는 부(-)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인구규모에 비례하
여 지속적으로 원조규모를 증가시키면 
공여국의 한정된 원조의 대부분이 인구
규모가 큰 인도,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네시아 등에 집중되고, 소규모 인구의 개
도국들은 원조배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공여국의 이익
을 나타내는 수원국의 대공여국 수출입과 
공여국의 대수원국 직접투자의 제곱변수
는 정(+)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의 모델이 종래의 연구(특히 
Bandyopadhyay and Wall[2007])와 다른 
또 하나의 차이점은 각 수원국에 배분되
는 원조액을 각 공여국별로 구분해서 본
다는 것이다. B-W의 연구는 각 수원국에 
배분되는 모든 공여국의 원조를 하나로 
묶어서 관찰하여 공여국 전체의 원조배
분 행태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동일한 수원국에 대한 개개의 공여
국의 독특한 원조배분 행태를 직접 반영
하는 각 공여국 가상변수(dummy variable)
를 분석에 포함한다.  
더욱이 위의 측정모델은, 기존의 연구
와 달리, MDG와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
선언이 합의된(각각 2000년, 2005년) 후
의 최근의 세계화 기간(2005~09년)을 관
찰․분석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통계자료 출처
는 첨부 1(Annex 1)에 표로 요약되어 있
다. 다만, 몇 가지 특기할 것이 있다. 종
속변수로서 한국이 제공하는 수원국의 
원조총액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웹사이트
(www.stat.koica.go.kr)를 이용하였다. 독립
변수 중에서 수원국의 정치적 제도와 정
책의 필요를 나타내는 시민권의 수준은 
The Freedom House가 작성한 시민의 자
유지표와 정치적 권리지표의 합을 이용
하였다. 다만, 지표의 수준은 변경하였다. 
원래의 지표는 1~14라는 등급을 가지고 
있고 1등급은 가장 자유스러운 국가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등급을 역순으
로 변경하여 시민권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등급의 숫자도 높아지게 조정하였
다. 또 경제적 제도와 정책을 나타내는 
정부의 효과성에 관한 자료는 세계은행
의 Governance Indicators(Kaufmann, Kraay, 
and Mastruzzi[2008])을 이용하였다. 이 지
수는 정부의 효과성을 -2.5에서 2.5까지
의 영역에서 관료제도의 능력과 공공서
비스의 질을 평가한 것이다. 모든 변수의 
가치(일인당 국민소득, 수출액, 수입액, 
직접투자액)는 2005년의 실질가치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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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bservation Mean Std. Dev. Min Max
Real ODA(USD million) 12082 17.69824 110.1302 -1283.653 7313.59
Real GDP per capita(USD '000) 15246 3.23539 3.542561 0.107870 25.73399
Real GDP per capita squared 
(USD million)
15246 23.01666 53.21112 0.011636 662.2383
Infant mortality 15620 43.51056 32.25701 4.4 139.8
Infant mortality squared 15620 2933.617 3930.598 19.36 19544.04
Civil liberty & Political rights 15488 8.473011 3.560369 2 14
Govt. Effectiveness 15906 -0.47266 0.714210 -2.495002 1.562213
Population(million) 15950 37.05917 145.1209 0.009694 1331.46
Population squared(trillion) 15950 22432.12 177228.3 0.000094 1772786
Real Export to the donor(USD '000) 15136 695651.1 7279664 0.001881 3.28E+08
Real Export to the donor Squared
(USD million)
15136 5.35E+13 1.78E+15 3.54E-06 1.08E+17
Real Import from the donor(USD '000) 15837 386852.7 3345996 0.000653 1.40E+08
Real Import from the donor Squared 
(USD million)
15837 1.13E+13 3.47E+14 4.27E-07 1.95E+16
Real FDI from the donor(USD million) 8959 76.0009 423.8621 0 14584.12
Real FDI from the donor Squared
(USD trillion)
8959 185415.2 3198529 0 2.13E+08
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5~09년의 원조에 관
한 최신의 통계를 구득할 수 있는 157개
의 수원국에서 22개의 DAC 회원국과 한
국이 제공한 원조와 독립변수의 통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DAC 회원
국의 원조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요약하
면 <Table 1>과 같다.   
DAC 회원국의 통계와 비교해 보기 위
해, 한국의 대표적인 원조기관인 KOICA
의 원조배분 관련 통계를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DAC 회원국과 한국 KOICA의 원조를 
배분받는 수원국에 관한 통계를 비교해 
<Table1> Sample Statistics: DAC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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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bservation Mean Std. Dev. Min Max
Real ODA(USD million) 618 1.602033 4.585735 0.002488 73.82921
Real GDP per capita(USD '000) 723 3.957579 5.096368 0.107870 36.35879
Real GDP per capita squared
(USD million)
723 41.59947 130.7121 0.011636 1321.961
Infant mortality 740 41.9027 32.53293 2.2 139.8
Infant mortality squared 740 2812.798 3896.835 4.84 19544.04
Civil liberty & Political rights 744 8.646505 3.658731 2 14
Govt. Effectiveness 749 -0.391483 0.760102 -2.49500 2.267191
Population(million) 745 37.3406 143.5579 0.009694 1331.46
Population squared(trillion) 745 21975.51 174972.5 0.000094 1772786
Real Export to Korea(USD '000) 765 1002189 4899564 0 7.08E+07
Real Export to Korea Squared
(USD million)
765 2.50E+13 2.60E+14 0 5.02E+15
Real Import from Korea(USD '000) 765 1243221 6222710 0 8.41E+07
Real Import from Korea Squared
(USD million)
765 4.02E+13 4.56E+14 0 7.08E+15
Real FDI from Korea(USD '000) 765 48307.47 291306.4 0 4937385
Real FDI from Korea Squared
(USD million)
765 8.71E+10 1.10E+12 0 2.44E+13
보면,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수원국의 일
인당 소득수준이다. DAC 회원국의 원조
를 받는 수원국의 평균 일인당 소득은 
3,235달러인 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3,958달러로서 더 높은 소득수준을 보여
준다. 또 최소치는 비슷하지만, 최대치는 
한국의 수원국이 훨씬 높다. 이것은 한국
이 DAC 회원국보다도 고소득국을 선택적
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한국의 원조배분은 DAC 회원국의 
경우보다 조금 더 정부의 효과성이 높은 
수원국에 집중하고 있다(-0.39 vs. -0.47).
<Table 2> Sample Statistics: Korea(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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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측정 결과   
    
1. DAC 회원국 전체 측정 결과 
가. 수원국의 필요모델에 의한 측정
첫 번째 측정 결과는 Bandyopadhyay 
and Wall(2007)의 수원국 필요모델을 사
용하여 수원국 고정효과를 통제한 것 외
에, 공여국의 가상변수(dummy variable)를 
적용하여 각 공여국의 고유한 효과를 통
제하면서 각 공여국이 동일한 수원국에 
제공한 원조를 관찰의 단위로 사용한 모
델을 다른 관찰기간인 2005~09년에 적용
한 결과이다. 즉, 각 수원국에 대한 모든 
DAC 회원국의 원조총액을 관찰의 단위
로 본 B-W 모델과 구별된다. 
수원국의 원조총액을 설명하는 독립변
수 중에서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
의한 변수는 수원국의 일인당 국민소득
과 정부의 효과성이다. 수원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원조를 받
는 것은 이론상의 원조배분원칙과 합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효과성의 계수
는 부(-)의 값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
부의 효과성이 높은 수원국일수록 원조
를 더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론상의 원조배분원칙에 합당하
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수원국의 영아사
망률의 계수는 통계상으로 유의하지 않
지만 영아사망률의 제곱변수는 부(-)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원국의 영아사망률
이 아주 높으면, 원조의 규모는 오히려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이론상의 원조배분원칙과 상치되는 현상
이다. 영아사망률이 높아서 인력개발의 
필요가 더욱 긴요한 국가에 더 많은 원조
가 제공되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정 결과는 Bandyopadhyay 
and Wall(2007)의 측정 결과와 비교된다. 
이들의 연구는 수원국의 필요를 나타내
는 같은 독립변수만을 사용하였지만, 모
든 독립변수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고 계수의 규모도 상이하다. 
이러한 상이한 측정 결과가 나온 이유는  
공여국들의 원조배분 행태가 이들 연구
의 표집기간인 1995년, 2000년, 2003년과 
본 연구의 표집기간인 2005~09년 사이에 
변화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
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의 분석방
법이 취약한 데 있다고 하겠다. 사용한 독
립변수는 같지만, 이들의 분석방법은 하
나의 수원국에 제공된 공여국의 원조의 
합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관찰한 것이고 
같은 수원국에서 개별 원조공여국의 원조
를 분석의 단위로 보지 않았다. 또 공여국
의 고유한 사정을 통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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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합모델에 의한 측정
그러나 위의 두 측정모델은 모두 수원
국의 필요만 고려하고, 공여국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결점이 있다. 
따라서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국의 이익
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모델 (1)을 이용한 
측정 결과(Table 3)를 볼 필요가 있다. 수
원국의 필요와 공여국의 이익을 나타내
는 변수와 그 변수의 제곱변수를 다 포함
하여 동시에 측정하여도 그 계수가 통계
적으로 유의(joint significance)한지를 검
증하기 위하여 Wald Chi Square Test를 
수행한 결과, 아주 높은 수준에서 유의하
였다. 
이 복합모델을 이용한 결과 모든 수원
국에서 거의 모든 독립변수의 계수가 통
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수
원국의 필요를 나타내는 변수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이익을 나타내는 변수도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수원국의 필요를 
나타내는 변수 중에서 영아사망률과 인구
의 제곱, 또 공여국의 이익을 나타내는 변
수 중에서 해외직접투자 및 그 제곱의 계
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첫 번째 결과는, 공여국은 수원국의 
일인당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원
조를 제공하였고, 수원국의 인구가 많을
수록 더 많은 원조를 배분하였다는 것이
다. 그러나 수원국의 시민권이나 정부효
과성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부(-)의 값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원국
의 시민권이 신장되어 있을수록 더 적은 
원조가 제공되었고, 더욱 효과적인 정부
가 오히려 더 적은 원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공
여국은 수원국에 대한 원조의 배분에서 
수원국의 제도와 정책, 특히 시민권 신장
이나 정부의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최적합 원조배분모델과는 
반대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일인당 소득수준의 제곱변
수가 정(+)의 값을 가지는 데서도 나타난
다. 일인당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원조
를 감소시키는 상황이 바뀌어서, 소득수
준이 일정한 수준(약 11,000달러)을 초과
하면 오히려 원조가 증가하는 상황이 나
타난다. 다만, 수원국의 평균 소득수준이 
3,235달러이고 표준편차가 3,540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소
수의 수원국에서 발생한다(Figure 1).
이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이 발견
한 선택적 원조배분(increasing selectivity)
현상과도 상치하는 것이다. 선택적 원조
배분현상이란 공여국들, 특히 다자원조 
공여기관들이 1990년대 말 이후의 탈냉전
시대에 소위 최적합 원조배분모델에 근접
하는 성향을 가진 개도국, 특히 제도와 정
책이 우수한 저소득 개도국을 점차 많이 
선택하여 더 많이 원조를 제공한다는 현
상이다(Berthelemy and Tichit[2004]; Dollar 
and Levin[2004]; Claessens et 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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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 Model # 
with Donor Dummy(recipient 
needs only)(2005~09)
B-W Model #








Recipient Fixed Effects Y Y Y N
Time Dummy Y Y Y Y







































































































No. of Observations 11,324 11,324 5,540 5,540





<Table 3> Regression Results: DAC Members’ Aid Allocations: 2005~09
Note: (  ): t-value for all models; #: Bandyopadhyay and Wall (2007); *: significant at 10%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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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lationship between Aid and Significant Squared Variables
Bandyopadhyay and Wall[2007]). 
그러나 이러한 선택현상의 상당 부분
은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모델과 
방법상의 취약점의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양자원조의 공여국
들이 최근 저소득 국가를 선택하여 더 많
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러나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새롭게 생긴 
현상이 아니라 1984~89년부터 지속적으
로 확인된 것이고, 최근에는 오히려 그 정
도가 약화되었다(Dollar and Levin[2006]).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공여국이 정
책과 제도가 우수하고 인력개발의 필요
가 높은 개도국을 선택하여 더 많은 원조
를 제공한다는 선택현상은 확인되지 않
았다. 
복합모델 (1)을 이용한 두 번째 측정 
결과는, 공여국이 원조의 배분에서 수원
국의 필요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공여
국 자신의 이익을 상당히 고려하여 보호
주의적인 무역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다(Table 3). 공여국으로부터 더 많이 수
입하는 개도국이나 공여국에 더 많이 수
출하는 개도국에는 더 많은 원조를 제공
하였다. 수원국이 공여국에 수출하는 금
액이 많을수록 수원액도 많아졌다. 다만, 
수원국의 수출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
할 경우에는 원조액이 체감하기 시작했
다. 이러한 현상은 수원국이 공여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금액에서는 나타나지 않
았다. 수원국의 수입액이 많아짐에 따라
서 원조액도 증가했고, 수입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원조액은 체증
했다. 이러한 해석을 하는 이유는, 수원
국이 공여국에 수출하는 금액의 제곱이 
부(-)의 계수를 가지지만, 수원국이 공여
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의 제곱은 정
(+)의 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원국의 인구에 비례하여 원조가 증가
하지만, 수원국의 인구규모가 일정 수준
을 초과하면 원조가 지속적으로 체증하
지 않는다. 이것은 인구의 제곱변수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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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를 가지기 
때문이며, 또 부(-)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여국이 원조배분을 함에 있
어서 수원국의 인구규모에 이러한 상한
선을 설정하는 것도 한정된 원조총액을 
많은 개도국에 배분하기 위한 공여국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
복합모델 (1)을 사용하여 공여국에 대
한 수출이 많은 수원국에 대한 원조배
정과 공여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수
원국에 대한 원조배정을 비교한 것이 
[Figure 1]에 나타나 있다. 공여국으로부
터의 수입이 많은 수원국에 대한 원조의 
지속적인  증대는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에게 이상적인 원조배분원칙과 합치한다. 
그러나 공여국에 대한 수출(공여국이 필
요로 하는 물자의 제공)이 많은 수원국에 
대한 원조의 배분은 증대하다가 일정 수
준 이상에서 체감한다. 따라서 공여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이익에는 부합하는 경우
가 있겠지만, 수원국의 필요 충족이라는 
이상적인 원조배분정책과는 상치한다. 
수출의 증대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도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모
두 측정모델에서 다른 독립변수의 제곱
이라는 변수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가능
한 것이다. 제곱변수는 모두 10% 수준에
서 유의하였다. 수원국의 대공여국 수출
입의 제곱변수를 제외한 모델로 측정하
면, 수출입이 모두 10% 수준에서 유의하
였지만, 대공여국 수출변수의 계수는 부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제곱변수를 추가했을 경우에는 정(+)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치가 측정모델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한 변수가 빠진 모델로 측
정한 계수는 편파성(biasedness)이 높음을 
의미한다.
복합모델을 이용한 위의 측정 결과는 
수원국의 고유한 사정을 고려한 분석모
델 (1)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수원
국의 고유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복합
모델 (2)를 사용한 측정 결과는 상이하다 
(Table 3). 영아사망률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공여국의 
수원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복합모델 (2)
가 수원국의 독특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
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원국의 독특
한 사정을 고려한 복합모델 (1)이 통계경
제학적으로 더욱 우수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정효과모델을 이용한 측정 
결과가 더욱 신빙성을 가진다.
기존의 문헌에서는 공여국의 원조배분 
정책과 실적에 관해 각각 다른 측정 결과
에 따라서 상이하게 해석하였다. 또 장기
간에 걸쳐서 공여국의 원조배분 정책과 
실적이 이상적인 또는 최적합 원조배분
모델에 근접하여, 특정한 수원국의 선택
이라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해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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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increasing selectivity). 그러나 
공여국의 원조배분 정책과 실적이 변화
했다고 보기보다는, 상당 부분은 분석모
델과 측정방법의 취약성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조배분 정책과 실
적을 분석하고 그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
서는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국의 이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원국
의 고유한 사정을 허용하는 통계적 분석
모델(with fixed effects model)이 사용되어
야 한다. 또 동일한 수원국에 대한 모든 
공여국의 원조를 합하여 관찰할 것이 아
니라, 각 공여국의 원조를 분석단위로 하
여야 하고, 각 공여국의 고유한 사정도 
허용하는 복합모델 (1)을 이용하여 분석
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고 이상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을 이용한 본 
논문의 분석 결과가 더욱 신빙성 있게 최
근의 원조배분 정책과 실적을 나타낸다
고 하겠다. 과연 최근에 와서 공여국의  
원조배분 정책과 실적에 선택현상이라는 
변화가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추후
의 연구과제이다. 이러한 복합모델 (1)을 
이용하여 공여국의 과거의 정책과 실적
을 분석한 후, 본 논문에서 밝힌 최근의 
정책과 실적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각 공여국별 측정 결과
두 번째의 측정 결과는 복합모델 (1)을 
각 공여국별로 적용한 것이다. 상세한 측
정 결과는 첨부 2(Annex 2)에 표로 제시
한다. DAC의 22개의 공여국 중 두 개의 
국가(캐나다 및 노르웨이)에 관한 통계가 
충분치 못하여 회귀분석을 하지 못하였
다. 나머지 20개의 DAC 공여국 중에서 
공여국의 이익을 나타내는 6개의 독립변
수 중 하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국가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뿐이다. 나머
지 18개의 공여국에서는 공여국의 이익
을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의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공여국
은 공적개발원조를 통하여 수원국의 필
요뿐만 아니라 공여국 자신의 이익을  동
시에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이익을 
포함하지 않고 수원국의 필요를 나타내
는 변수만으로 측정한 원조배분 정책과 
실적은 신빙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증
명되었다. 공여국의 이익을 제외한 경우
와 포함한 경우에 변수들의 부호와 크기
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은 DAC 회원국 
전체의 측정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수원국의 필요를 나타내는 8개의 독립
변수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
수가 없는 공여국은 20개 국가 중에서 오
직 하나(U.K.)뿐이다. 나머지 19개 국가
는 수원국의 필요를 대변하는 8개의 독
립변수 중에서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보였다. 예
를 들면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은 수원국의 일인당 국민소득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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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하여 원조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론
적 원조배분정책과 합치한다. 그러나 수
원국의 시민권 신장과는 반비례하는 원
조배분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이상적 원
조배분정책에 반한다. 또 인구에 비례하
여 원조를 배분하지만, 인구가 아주 많은 
수원국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구에 반
비례하여 원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론
적 원조배분정책과 합치한다. 따라서 8개
의 수원국 필요 변수 중에서 4개의 변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하나의 변수 
(시민권 신장)는 이론적 원조배분정책과 
상치하고, 나머지 3개의 변수는 이론적 
원조배분정책과 합치하는 실적을 보여준
다(37.5%). 또 공여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6개의 독립변수 중에서도 3개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미국에 수출(미국
이 필요로 하는 물자의 제공)을 많이 하
는 수원국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여(수
원국의 수출변수), 6개 중 하나의 변수만 
공여국의 이익과 합치하는 실적을 보여
준다(16.7%). 나머지 독립변수 2개는 공
여국의 이익과 상치된다. 즉, 미국에 수
출을 하는 금액이 아주 많은 수원국에는 
원조가 오히려 줄어들고(수원국 수출의 
제곱변수),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원
국에 대해서도 원조가 줄어들어서(수원
국의 수입변수) 공여국의 이익과 상치한
다. 따라서 14개의 이론적 원조배분정책
과 공여국의 이익을 나타내는 독립변수 
중에서 4개의 변수(28%)만이 이론적 원
조배분정책과 공여국의 이익에 합치한다.
같은 방법으로, 자료가 있는 20개의 
DAC 회원국의 원조배분실적을 평가하면 
국별 등급이 가능하다. 수원국의 필요라
는 이상적 원조배분정책과 가장 합치하
는 원조배분실적을 보여주는 국가군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미국이다.
반면에 공여국의 이익이라는 원조배분
정책과 가장 합치하는 원조배분실적을 
보여주는 국가군은 호주와 일본, 아일랜
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포르투갈, 영
국, 미국이다.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국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 실
적의 합을 단순평균하면, 우수한 국가군
은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미국이다. 이들은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
국의 이익을 동시에 균형 있게 추구하는 
국가군이다. 반면에 호주, 일본, 영국은 
수원국의 필요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공
여국의 이익만 고려하여 원조를 배분하
는 국가군이다. 호주와 일본의 단순평균 
점수와 등급은 비교적 높지만 이들 국가
들은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균형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단순평균점수로 원조배분실적을 평가하
기 어렵다. 원조의 배분정책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두 목적 간에 적절한 균형이 요
청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DAC 회원국 전체를 보
면(자료가 없는 두 개의 국가를 제외한 20
개국 평균), 수원국의 필요라는 이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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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C Members 
and Korea
Score % based on 
Recipient Needs Rank




Australia 12.5 4　 50 1　 31.25 2　
Austria 37.5 2　 16.7 3　 27.1 4　
Belgium 12.5 4　 0 　 6.3 12　
Canada 　N.A. 　N.A. 　N.A. 　N.A. N.A.　 　N.A.
Denmark 25 3　 16.7 　3 20.8 7　
Finland 37.5 2　 16.7 3　 27.1 4　
France 37.5 2 16.7 3　 27.1 4　
Germany 25 3　 16.7 3　 20.8 7　
Greece 50 1　 0 5　 25 5　
Ireland 25 3　 33.3 2　 29.2 3　
Italy 25 3　 0 5　 12.5 10　
Japan 0 5　 50 1　 25 5　
Luxembourg 12.5 4　 33.3 2　 22.9 6　
Netherlands 25 3　 16.7 3　 20.8 7　
New Zealand 25 3　 33.3 2　 29.2 3　
Norway 　N.A. 　N.A. N.A.　 　N.A. 　N.A. N.A.　
Portugal 12.5 4　 33.3 2　 22.9 6　
Spain 0 5　 16.7 3　 8.4 11　
Sweden 12.5 4 16.7 3　 14.6 9　
Switzerland 0 5　 16.7 3　 8.4 11　
United Kingdom 0 5　 33.3 2　 16.7 8　
United States 37.5 2　 33.3 2　 35.4 1　
DAC States* 25.0 N.A. 50.0 N.A. 37.5 N.A.
Korea(KOICA)** 12.5 N.A. 16.7 NA. 14.6 N.A.
<Table 4> DAC Members' and Korea's Aid Allocation Records: 2005~09
Note: * No data were available for Canada and Norway.
** Korea(KOICA) was a Non-DAC member country(agency) during the period: 200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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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배분기준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25.0%), 공여국의 이익이
라는 원조배분기준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50.0%). 
이러한 측정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
와 상반된다. 기존의 연구는 1990년대 말
과 2000년대 초에 DAC 회원국들이 과거
에 비하여 수원국의 필요라는 이상적인 
원조배분기준에 기초하여 수원국들을 선
택하여 우선적으로 원조를 배분하는 선
택적 원조배분 경향(increasing selectivity)
이 있다고 했다(Berthelemy and Tichit 
[2004]; Dollar and Levin[2004]; Claessens 
et al.[2007]; Bandyopadhyay and Wall 
[2007]).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선
택적 원조배분 경향이 2000년대 중반 이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DAC 회원국들은 수원국의 필요라는 이
상적인 원조배분정책을 비교적 높은 수
준(50.0% 이상)에서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한 결과
는 비교적 낮은 수준(25.0%)이다. 많은 
공여국의 원조배분실적은 특히 수원국의 
시민권 신장이나 정부의 효과성 및 인력
개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3. 한국의 원조배분실적 측정
결과
세 번째의 측정 결과는 복합원조모델 
(1)을 한국의 대표적인 원조기관인 
KOICA의 원조배분에 적용한 것이다. 
KOICA는 한국이 제공하는 양자원조의 
51%, 양자무상원조의 74%를 제공한다
(2008년). 이러한 분석은 DAC 비회원국 
중의 하나인 한국의 원조배분실적을 분
석하여 DAC 회원국의 실적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2010년에 DAC 회원
국으로 가입하였지만, 여기에서 분석한 
통계자료는 2005~09년이기 때문에 DAC 
비회원국으로 분류된다.     
먼저 수원국의 필요에 기반한 독립변
수의 계수를 보면, 일인당 국민소득이 낮
은 수원국에 대하여 원조액이 증가한다
는 통계적 근거가 없다. 이 변수의 계수
는 부(-)의 가치를 가져서 방향은 이상적 
원조배분정책과 일치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일인당 소
득이 아주 높은 수원국에 더 많은 원조를 
주는 경향이 있으나(제곱변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다. 또 인구가 많은 수원
국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거나, 인구가 
아주 많은 수원국에 대해서는 원조를 감
소시킨다는 증거도 없다(제곱변수). 두 
변수의 방향은 맞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이 아니다. 이 세 가지 원조배분
기준에서 DAC 비회원국인 한국의 원조
배분 정책과 실적은 DAC 회원국과 정 
반대의 현상을 보인다. 
DAC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원
조배분 정책과 실적에서 시민권이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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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수원국에 대하여 원조액을 증가시킨
다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시민권이 신장
된 수원국에 대한 원조액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이 점은 DAC 회원국과 유사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는 영아사
망률과 정부의 효과성이라는 두 변수뿐
이다. 그러나 두 변수의 계수는 이상적 
원조배분정책과 상치하는 부(-)의 값을 
가지고 있다. 즉, 영아사망률이 높은 수
원국에 대하여 오히려 원조액이 감소하
고, 또 정부의 효과성이 높은 수원국에 
대하여 오히려 원조액이 감소하는 원조
배분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영아사
망률이 아주 높은 수원국에 대하여 원조
가 증가한다는 통계적 증거가 있다(제곱
변수). 이 점에서도 DAC 회원국과 유사
함을 보여준다.  
공여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변수의 
측정 결과를 보면,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거나 직접투자를 많이 하는 수원
국에 대하여 원조액이 증가한다는 통계
적 증거는 없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
는 한국에 대한 수출액이다. 즉, 한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즉, 한국이 필요로 하
는 물자, 예컨대 원자재와 원유 등을 많
이 제공하는) 수원국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에 수출을 아주 많
이 하는 수원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원조
액이 체감하여(부(-)의 제곱변수) 공여국
의 이익과 상치하는 원조배분실적을 보
여주고 있다. 다만, 한국이 수입을 아주 
많이 하는 수원국에 대해서는 원조가 체
증하여(정(+)의 제곱변수) 일관되지 않은 
실적을 보여준다. 
결국 한국은 DAC 비회원국 시절에 수
원국의 필요를 적절히 고려하지도 않았
고(12.5), 공여국의 이익도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하는(16.7) 원조배분실적을 기록하
였다. 두 실적을 종합하여 평균하면, DAC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에 가까운 원조배
분실적을 기록하였다(14.6).
한국의 원조배분실적을 측정하는 데도 
앞에서와 같이 복합모델 (1)을 사용하였
고 수원국의 독특한 사정을 고려하였다
(with country fixed effects). 이러한 측정 
결과는 수원국 고정효과를 고려하지 않
은(without country fixed effects) 모델이나 
수원국의 필요만 고려한 모델의 측정 결
과와 확연히 달랐다. 기존의 연구에서 각 
각 다른 측정 결과를 나타냈던 것도 이와 
같은 기존의 측정모델과 방법의 취약점
에 많이 기인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원국의 고정효과를 고
려하지 않은 모델로 측정하였을 경우에
는 고정효과를 고려한 모델로 측정한 경
우와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더 
많다. 즉, 수원국의 일인당 국민소득 수
준, 시민권 수준, 인구규모, 한국으로의 수
출, 한국의 직접투자 등이다. 또 수원국의 
필요만 고려한 모델로 측정한 경우에도 
복합모델 (1)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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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Real ODA from 
KOREA (KOICA) 
Recipient factors+Donor interests  model 
(GLS hetero) 
Recipient factors model #
(GLS hetero) 














































































































































<Table 5> Regression Results: Aid Allocations by Korea’s KOICA: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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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Real ODA from 
KOREA (KOICA) 








































Number of  
observations












Note: (  ): t-value for all models; #: Bandyopadhyay and Wall(2007); *: significant at 10% level.
변수가 더 많다. 예를 들면 수원국의 일인
당 국민소득 수준, 인구규모 등이다. 이러
한 변수들은 복합모델로 측정하였을 때에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 이미 DAC 회원국의 측정에서 본 
바와 같이, 공여국인 한국의 이익을 대변
하는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
에 복합모델로 측정하는 것이 더욱 신빙
성 있는 측정이라고 할 수 있다. Waldo 
Chi Square Tests도 통계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서 유의하여, 수원국의 필요와 공
여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변수와 제곱변
수를 포함한 모든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
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의 연구에서 DAC 공여국들이 수원국을 
선택하여 우선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추세로 바뀌었다는 주장은 이러한 복합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취약한 모델을 사
용했기 때문에 수원국의 필요를 나타내
는 많은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오류를 범했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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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권고
2000년의 UN 세계정상회의에서 새천
년개발목표(MDG)를 설정한 이후 DAC 
회원국은 매년 빈곤퇴치가 원조의 주안
점이라고 강조해 왔다(OECD[2005~10]).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DAC 회원국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의 탈냉전시
대에 과거의 냉전시대와 달리 빈곤퇴치
라는 수원국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고려
하여, 개발 필요성이 높고 원조를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갖춘 
수원국을 선택하여 우선적으로 원조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2005년에는 세계의 
수원국과 공여국은 물론 비정부기구들이 
다 모여서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파리선언에 합의하였다. 또 그 실천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
하여 원조효과에 관한 세계적인 고위급
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해 왔다. 그 세계개
발원조총회가 2011년에는 한국의 부산에
서 개최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AC 회원국들
이 과연 빈곤퇴치를 위하여 이상적이라
고 생각되는 이론상의 원조배분원칙에 
맞추어서 수원국에 원조를 배분해 왔는
가를 분석해 보았다. 또 DAC 비회원국인 
한국은 과연 DAC 회원국의 원조배분실
적과 다른 배분실적을 기록하고 있는가
를 분석하였다(한국은 2010년에 DAC 회
원국으로 가입하였지만, 본 논문의 분석
기간이 2005~09년이기 때문에 DAC 비회
원국으로 분류).   
본 논문의 분석 결과 밝혀진 점은, 
DAC 회원국은 1990년대 말에 수원국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선택적․우
선적으로 원조를 배분해 왔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상치되는 원조배분실적을 
2005년 이후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보인 선택적 배분현상은 
1990년대 말의 일시적 현상이거나 또는 
기존 연구의 측정모델과 방법상의 취약
점 때문이라는 것을 본 논문은 밝혔다. 
앞으로 빈곤퇴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이론상의 원조배분정
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저소득․저인력개발 빈곤
국가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고, 시민권
이 신장되고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를 가
진 국가에 더 많은 원조를 집중하고, 빈
곤인구에 비례하여 원조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밝혀진 또 하나
의 사실은, 수원국의 필요뿐만 아니라 공
여국의 이익추구도 원조배분정책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여국의 원조배분실적을 분석․평가하
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필요뿐만 아니라, 
공여국이 추구하는 이익을 동시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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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델을 사용하여 실적을 측정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국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
는 복합모델을 이용하여 DAC 회원국의 
원조배분실적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기존
의 연구가 보여준 측정치와 다른 측정치
를 제공하였다. 
또 이러한 측정치를 이용하여 각 공여
국들이 얼마나 수원국의 필요를 충실히 
고려하며, 얼마나 자신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작성하였
고, 이 지표에 따라서 원조배분의 질을 
등급으로 표시하였다. 자료가 있는 거의 
모든 DAC 회원국에서 공여국이 상업
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물론 22개의 DAC 회원국 전체를 통합하
여 분석하였을 때에도 평균적으로 상업
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DAC 회원국 전체로 볼 때에 
수원국의 필요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공
여국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공여국들의 앞으로의 과제
는 그들 자신의 이익과 개도국의 빈곤퇴
치와 경제적․사회적 발전이라는 수원국
의 필요를 균형 있게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이 밝히고자 한 또 하나의 의
문점은, 원조규모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는 DAC 비회원 원조공여국은 과연 
DAC 회원국과는 다른 원조배분 정책과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가이다. 19개에 달
하는 DAC 비회원 원조공여국 중에서 대
표적으로 한국을 선택하여 2005~09년 기
간의 원조배분실적을 분석․평가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원조배분실적은 DAC 회
원국과 달리, 수원국의 필요도 잘 반영하
지 않고, 또 공여국의 이익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DAC 
회원국의 실적 중에서 최하위에 가까운 
실적이다. 한국은 2010년 DAC 회원국으
로 가입한 이후에 더욱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국의 이익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또 
균형 있게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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